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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 외환위기 당시 실업자 급증 가정해체 빈부격차의 심화 등을 경험한 우리, ,

나라로서는 경제위기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 그러나 현재의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제대로 반영

하지 않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의 증가 가능성 등에 대한 대비가 미흡

하므로 경제 위기를 고려한 정책 운용 및 예산 추가 확보의 필요성이 있

음.

❑ 빈곤층 주거지원 부문에서는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보급 확대가 바람

직하나 임대주택 재고가 충분치 않은 현 상황에서 우선 주거가 불안정한

빈곤층 월세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주택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주거비 부

담을 경감하고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음.

❑ 실직자 영세상인 농어민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지역,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과 재산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급여가

중지된 장기 체납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편입 등의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제위기가 심화될 경우 부도 실직 등에 따른 가정해체 현상이 급증하고,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아동보호를

위한 공공 부문의 서비스 강화가 필요함.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년 한시법으로 도입된 이래 긴급의료지원 등에2006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향후 제도화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 실적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긴급주거지원 등은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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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와 비교해 본 현재 상황I.

❑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의 경기가 심각한

침체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우리나라도 실물경제의 본격적 침체가 시작되고

있음.

❑ 외환위기 당시 실업자 급증 가정해체 빈부격차의 심화 등을 경험한 우리, ,

나라로서는 경제위기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 년 분기까지의 가계의 실질소득 추이로 볼 때 소득이 정체하고 있2008 3/4

으나 외환위기 직후와 같은 급격한 하락현상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외환위기 당시의 사례를 보면 빈곤층에 해당하는 소득 분위 가구1

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년 분기 년 분기 사이 불과 분기1997 4/4 ~1998 1/4 1

만에 만 천원에서 만 천원으로 하락하였으며 전체가구의 경93 4 67 6 28%p

우 년 만에 만 천원에서 만 천원으로 하락하는 등 일단1 315 1 254 4 19%p

소득 하락이 시작되면 급격히 진행되는 양상을 보인바 있음.

◦ 외환위기 기간 실질소득은 전체가구 평균 하락하였으나 소득 하위20%

가구의 경우 하락하여 경제위기시 빈곤층의 소득하락폭이 훨씬10% 34%

더 큼.

❑ 전체가구의 평균 실질소득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년이5

걸렸으나 소득 분위 가구의 실질소득은 년만인 년 분기에 들어1 11 2008 3/4

서야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음.

◦ 그 결과 전체가구 평균소득을 소득 분위 가구 평균소득으로 나눈 소득격1

차는 배에서 배로 더욱 벌어졌음3.14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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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월평균 실질가계소득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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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실질가계소득은 명목가계소득 통계청 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나눈 수치임: ( ) .

❑ 실업자 수의 추이를 보면 외환위기 당시 개월간 실업자 수가 만 천명6 57 3

에서 만 천명으로 무려 만 천명 늘어나 실업률의 급격한 증가를150 5 93 2

초래하였음.

◦ 실업률은 년 분기 에서 년 분기 까지 치솟았음1997 3/4 2.2% 1999 1/4 8.5% .

❑ 최근 년간 실업률은 평균 로서 여전히 외환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3 3.1%

에 머물러 실업률의 변화가 구조적인 현상임을 짐작케 하며 고용률 또한,

최근 년간 평균 에서 정체하고 있어 실질적인 고용상황은 여전히5 59.7%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고용률을 비롯한 각종 고용지표가 정체 상태에 있지만 외환위기

당시와 달리 급격한 감소를 보이지 않아 아직 고용부문에서 경기침체의

영향이 본격화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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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실업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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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그림[ 3 고용률]

50

55

60

65

1988 4/4 1990 4/4 1992 4/4 1994 4/4 1996 4/4 1998 4/4 2000 4/4 2002 4/4 2004 4/4 2006 4/4 2008 4/4

(단위: %)

자료 통계청:



4 국회 경제위기 대응팀 발간시리즈 제 호11▪

❑ 외환위기 당시 취업 형태별 고용 추이를 보면 상용근로자가 년 분1997 2/4

기 만 천명에서 년 분기 만 천명으로 감소하여 가741 6 1999 2/4 607 2 18%

장 큰 감소 폭을 보였으나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경우 감소 폭이 상

대적으로 적었고 회복 또한 먼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음.

❑ 년 월 현재 상용근로자는 전월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본격적 감소는2008 12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는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지 않았고 실물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도산과

실직 등이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그림[ 4 취업형태별 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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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위기 당시인 년간 도시근로자가구의 지니계수는 에서1997~1999 0.268

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동 지표는 최근 년간 다시 악화되어0.303 3 2007

년 현재 를 기록하고 있음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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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도시근로자가구 지니계수] (199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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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소득불균등도가 외국과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인지

를 파악하기 위해 상대적 빈곤률1)을 기준으로 국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는 로서 국가 평균 를 넘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14.6% OECD 10.6%

남.

그림 상대적 빈곤률 국제비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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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가 집계한 각국의 년대 중반 통계 수치임: OECD 2000 .
자료: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OECD, 2008.10.21.

1) 소득이 중위소득의 미만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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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위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위기국면이 본격화될 경우 그 속도와 폭

이 급격하고 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

❑ 현재 우리 경제는 실물경제의 침체가 고용 및 소득 감소 등을 초래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음.

❑ 향후 경기 침체와 더불어 중소기업 도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실업자가 증,

가하고 불완전 취업자 및 영세 자영업자등의 소득 감소가 본격화할 가능

성이 큼.

❑ 따라서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빈곤층 지원 정책 및 그에 따른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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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지원 대책 현황II.

빈곤층의 규모 및 생계지원 현황1.

❑ 빈곤층은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 등의 기준에 의해 정의되며 각

각 장단점이 있음.

◦ 절대적 빈곤선은 나라와 시대를 막론하고 의식주 보건 교육 등의 분야에, ,

서 인간의 기본적 욕구 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준으로(basic human needs)

설정되며 등에서 정의하고 있음UN .

◦ 상대적 빈곤선의 경우 에서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OECD

미만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빈곤층 중산층 상50% , 50~150%, 150% , ,

류층으로 정의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두 개념이 절충된 최저생계비 를 계측하여 빈곤선으로“ ”

삼고 있음.

❑ 빈곤층 지원 정책의 주요 대상인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는 소득인정액2)이

최저생계비보다 낮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임.

◦ 적용대상 인구는 년 월 기준으로 약 만명 만 천가구로 전2008 12 153 , 85 4

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은 임3.1% .

❑ 기초생활보장제도 밖에 방치된 빈곤층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나 부양의무자 등 기타 기

준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소득빈곤층과 소득인정액

2)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기= ( - - )+ ( -
본재산액 부채 소득환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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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저생계비의 에 해당되는 빈곤위험계층을 합한 것으로100~120%

년 현재 비수급소득빈곤층은 만명으로 추계됨2008 370 .

◦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신빈곤층 의 경우 현재 통일된 정의가 존재하지“ ”

않으며 그 취지를 감안했을 때 차상위계층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

고 볼 수 있음.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 수급자로 선정된 빈곤가구

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거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함.

◦ 생계급여액은 최저생계비 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현금급여기

준3)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표[ 1 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2009

단위원월( : / )

구분 인가구1 인가구2 인가구3 인가구4 인가구5 인가구6

최저생계비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현금급여기준 405,881 694,607 900,048 1,105,488 1,310,928 1,516,369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 년도 생계급여 소요액은 조 천 억원이며 예상수급자 수는 만2009 2 4 460 158

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됨.

◦ 차상위계층에게는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 한편 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로 인한 만 명의2009 5

수급자 증가 예상됨.

◦ 최저생계비 인상 만원 만원 인기준 년 대비 인상: 127 133 (4 , ’08 4.8% )→

3) 최저생계비에서 현물급여형태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및 타 법령에 의한 지원액 주민세, ( , TV
수신료 등 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 현금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
대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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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 재산기준 완화 지역별 전세가격 을 고려 인기준 대도시 최고: ‘ ’ , 4

재산액 만원 만원 만원 인상 중소도시 최고재산액6,900 8,500 (1,600 ),→

만원 만원 만원 인상6,100 6,500 (400 )→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중소도시 기준 백만원으로 인상 평균: 95 126 (→

주거용재산 억원의1.8 52% 70%)→

◦ 그 밖에 부양비 부과율이 에서 로 인하되어 약 만 명의 수40% 30% 9 6000

급자 급여가 월평균 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2 .

❑ 그러나 외환위기 경험에 비추어 예산확보 상황을 보면 경제 위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의 급증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음.

❑ 외환위기 기간인 년 사이 생활보호법 에 의한 수급자 수가1997~1999 ‘ ’ 52

만 천명 증가하여 년 대비 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바 있음1 1997 37% .

◦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거택보호자의 경우만 놓고 볼 때 만 천 명에서29 7

만 천명으로 무려 증가하였음55 7 85%p .

표[ 2 외환위기 전후 수급자 증가 현황]

단위 천명( : )

년도

구 분
1997 1998 1999 2000.9 2000.121)

계

전국민대비( )
1,414

(3.1%)
1,486

(3.2%)
1,935

(4.2%)
1,699

(3.6%)
1,540

(3.3%)

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

자활보호자

297
77

1,040

456
76

954

557
78

1,300

505
81

1,113

1,459
81

-

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00. 10. 1)
자료 년 보건복지백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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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위기 당시에는 생활보호법 에 의해 세 미만 아동 및 세 이상 노“ ” 18 65

인 중 근로무능력자만을 보호하는데 그쳤으나 년 월 국민기초생, 2000 10 “

활보장제도 의 시행 이후부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

전체를 보호하므로 경기가 급격히 침체할 경우 소득하락에 따라 수급자

수가 과거보다 더욱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년도 기초생활급여 예산액은 조 천 억원으로 년 대2009 3 2 248 2008

비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년도 예상 수급자수도 만 천명으3.4% 2009 158 6

로 년도 수급자수 만명에 비해 불과 만 천명 늘어난데 그쳤음2008 153 5 6 .

◦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예산액은 사실상 정체되었음.

◦ 이는 경제위기에 대한 고려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평상시 수준으로 빈

곤층 규모의 증가 및 소득 감소 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함.

주거 지원2.

가 지원 현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택 점유현황을 보면 자가의 비율이 로 일27.5%

반가구의 는 물론 차상위가구의 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반면61.3% 51.4%

월세의 비율은 로서 일반가구의 차상위가구의 에 비45.6% 12.6%, 18.3%

해 매우 높음4).

◦ 더욱이 빈곤가구 가운데 단독 가구의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주거비

의 비중이 일반 가구보다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는 기초생활급여에 의 주거급여가 포20%

함되어 지급되고 있음.

4) 보건사회연구원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본 보고서의 내용 중 차상위 계, “ ”, 2005.10.13.
층 관련 통계는 위의 실태분석 자료를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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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중 주택소유와 관련한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국민주

택기금에서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지원 프로그램 도시저소득세입자 전세보증금기준에:

의해 선정된 가구에 대해 전세보증금의 이내에서 연 의 저리로70% 2%

대출

◦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지원 프로그램 연간 소득 만원 이하의 무주택: 3,000･
세대주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용면적 이하 주택의 전세보증, 85㎡

금 이내에서 최고 만원까지 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주는70% 6,000 (3 8,000

만원까지 연 의 금리로 대출) 4.5%

◦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 대출 부부합산소득 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000･
를 대상으로 하며 전용면적 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출할 때 매매, 85 , 3㎡

분양 가격의 중도금은 분양가격의 이내에서 최고 억원을 연( ) 100%, 70% 1

최장 년간 대출5.2%, 20

❑ 그 밖에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된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공공임대주

택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되고 있음.

◦ 주요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년 년제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 50 /5 ,

택 등을 꼽을 수 있음.

◦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규모는 전용면적기준

으로 평 에서 평 임 기본 계약기간은 년간이며26.34 (7.9 ) 42.68 (12.9 ) . 2 2㎡ ㎡

년 경과 후 다시 입주자격을 확인 후 갱신계약체결로 계속 거주 가능함.

◦ 국민임대주택은 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서 입30

주자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면적별로 소득조건이 상이함.

◦ 년 년 공공임대주택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저축에 가입5 /50

한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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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현재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영구임대주택 가구 년2007 12 190,077 , 50

년 공공임대주택 가구 국민임대주택 가구로 각각 통계/5 696,560 , 155,637

청의 년 추계 가구수 천 만 천 가구 를 기준으로 전 가구의2007 (1 641 7 423 )

에 해당함1.15%, 4.24%, 0.95%

자료 국토해양부:

❑ 그동안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주거 보급이 확대되고 질적 주거수준이 개

선되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년 만가구에서 년2000 334 2005 206

만가구 전체가구의 로 감소하였으나 미달가구 중 최빈층인 소득 분( 12%) , 1

위와 소득 분위 비중이 전체 미달가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2 .

표[ 3 임대주택 재고추이]

단위 호( : )

구분 계 영구임대

년공공50
정비사업(
포함)

건설임대

년(5 )
고공민간건축( / /

허가

국민임대

다가구 부도( ,
매입포함)

2007 1,042,274
190,077 100,007 596,553 155,637

(18.2%) (9.6%) (57.2%) (11.6%)

2006 1,045,822
190,077 93,450 651,071 111,224

(18.2%) (8.9%) (62.3%) (10.6%)

2005 994,593
190,077 91,949 635,921 76,646

(15.3%) (7.4%) (51.1%) (6.2%)

2004 986,038
190,077 92,850 655,908 47,203

(16.5%) (8.1%) (57.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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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거비 경감 대책.

❑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구입자금 지원

규모가 확대 년 조원 년 조원 되고(’08 1.9 ’09 3 )→ 도시 영세민 등 취약계층

을 위한 주택 전세자금지원도 확대됨 조원 조원(’08. 3.1 ’09. 4.2 ).→

❑ 저소득층을 위해 시중 임대료의 수준인 영구임대 주택 건설이 재개30%

되고 천호 향후 연간 약 만호 년 첫 입주 전세형지분형 임(’09. 5 1 , ’12 )→ ․
대 및 년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됨 전세형 천호 년임대 만10 ( 5 , 10 2

호).

❑ 임대주택의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이 동결 및 인하됨, , .

◦ 주공 공사 지자체 등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 SH ,

료 동결 억원 경감효과(’08.7~’10.6, 406 )

◦ 주공이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 년까지 현행대비 인하2010 40% :

년 원’08 34,600 → 년 원‘09 26,700 → 년 원’10 20,700 .

❑ 수도권광역시기타 권역별로 개 단지 선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1~2․ ․ ․
자 등을 위한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 사업 이 확대 실시됨.「 」

❑ 실업자 파산 자영업자 등 빈곤층에게 공공 매입 임대 미분양주택 등을, , ,新

활용한 임시거소가 제공될 계획임.

◦ 복지부의 긴급 주거지원 제도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 검토

❑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위해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

하는 주택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위한 최적모델 구축사업이 올(Voucher)「 」

해 실시될 예정임.

❑ 주택 바우처 제도는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저소

득 임차 가구의 심각한 주거비 부담 문제를 덜어주고 주택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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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바우처 제도를 통해 임대료 지원을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임대료가

오르더라도 임대료와 소득의 간의 차액을 집주인에게 바우처로 지급30%

하고 있음.

◦ 그동안의 공급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실수요자인 임차인의 선택권이 보

장되는 주거복지 서비스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주택 바우처 제도는 초기에는 최저주거비를 보전해주는 단계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역에 따라 임대료에 차이가 많이 나므로 최저주거비에,

는 지역별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 특히 민간임대시장의 공급자가 가.

격을 결정하는 현실에서 임대인이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바우처를 감안하여

임대료를 올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함.

의료 지원3.

❑ 가구주의 만성질환 중증질환 및 장애는 중산층 및 서민 가구가 빈곤층으,

로 추락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임.

◦ 가구주의 만성질환 보유여부의 경우 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가 각각 65.2%

와 로서 일반가구의 에 비해 매우 높으며 가구주의 장애여부52.3% 14.7%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경우 로서 일반가구의 와 차상위26.9% 3.4%

가구의 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9.7% .

❑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비롯하여 차상위계층 중 만성질환자 세, 18

미만 아동에게는 의료급여가 지급됨.

◦ 의료급여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는데 급여범위 및 본인부담수준에

따라 종과 종으로 나뉘며 종은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시 천 천원 사1 2 1 1 ~2

이의 본인 부담금이 있으며 종은 입원시 급여비의 를 추가적으로, 2 15%

본인이 부담함.

◦ 년도 의료급여 예산은 조 억원임2009 3 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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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도별 의료급여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의료급여

경상보조
1,139,309 1,690,066 1,761,215 1,880,673 2,132,252 2,662,105 3,576,643 3,515,434 3,417,884

기본진료비 866,948 1,523,563 1,672,973 1,782,834 2,012,538 2,460,293 2,598,283 3,088,057 3,381,841

차상위계층

진료비
52,901 90,158 73,774 401,716 288,652

미지급진료비 161,868 77,638 117,309 559,595 100,32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은 건강보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년도부터 종래 종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 질환2008 1

자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며 본인부담금은 국고에서 보조함.

◦ 년도부터는 종 수급자인 만성질환자 및 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도2009 2 18

건강보험이 적용됨.

❑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방치된 저소득취약계층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실직자 영세상인 농어민 등 경제적 취, , ,

약계층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

◦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빈곤층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의료급여 혜택은 물론 건강

보험에 의한 진료비 일부 부담 면제도 받지 못하는 의료의 사각지대에` '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년 월 현재 개월 이상 체납세대는 만세대 체납액은 조2008 10 3 205 , 1 5,018

억원에 달함.

◦ 그 가운데 개월 이상 장기체납세대도 만세대이며 체납액은 억원임25 51 9,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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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보험급여 제한세대는 전체 천 만 가입세대 가1 873

운데 인 만 세대임10.4% 194 .

표[ 5 급여제한 현황 현재] (‘08. 9. 30 )

단위 천세대 천명( : , , %)

구 분 가 입 자 급여제한 중 비 율

세 대 18,733 1,943 10.4

인 원 48,081 3,638 7.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를 징수하려고 해도 부동산과 자동차 소득 등이 전혀 없거나 보험,

료를 청구할 수 없는 행방불명자 사망자 해외이주자 등에 대해서는 보험, ,

료 결손처리 제도를 통해 년간의 채권소멸시효가 종료되면 체납보험료를3

탕감해주고 있음.

◦ 년 월까지 보험료 결손처분 건수는 만 천 건이며 결손액은 천2008 10 76 8 3

억원임849 .

표[ 6 보험료 결손처분 현황 현재] (2008.11.10. )

단위세대사업장수 억원( : / , )

시 행 일 건수 결손액 보험료 가산금

2007

계 148,244 579 510 65
지역 139,816 390 336 50
직장 8,428 189 174 15

2008.10

계 768,161 3,849 3,385 463
지역 760,170 3,585 3,145 439
직장 7,991 264 240 2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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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추진되고 있는 빈곤층 건강보험 지원대책은 다음과 같음.

◦ 현재 동일직장 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개월간 월간 직장보험료의2 6 50%

를 부과 사용자부담금 는 경감 하고 있으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실직( 50% )

또는 퇴직시 일정기간까지 직장보험 자격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 기간

현재 만명 대상 의 연장( 7 ) .

◦ 체납 등으로 의료이용 제한 가능성이 높은 지역보험료 일정액 이하 전체

저소득 세대에 대해 보험료 일부 지원 또는 경감

◦ 보험료 만원이하 전체 세대에 대해 보험료 일부 지원1

❑ 의료급여 종 수급권자 입원시 본인부담률을 인하 하고 본2 5% (15 10%)→

인부담 상한선을 현행 개월 만원에서 만원으로 인하6 120 60

❑ 년 보험료 동결 및 저소득층 및 암희귀난치성 질환 등에 대한 건강2009 ·

보험 혜택 강화

◦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 보험료 하위: 50%(400

만원 만원 만원 만원200 ), 50 80%(400 300 )→ ∼ →

◦ 세 세 소아 중 인 만명 혜택5 ~14 80% 489

❑ 향후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경계선에 놓인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 납부 능력이 없는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여 의료급여 편입 및 차상위 계층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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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4.

❑ 일반가구의 가구주 교육수준은 고졸 및 대졸이 를 차지하는 반면 기70.1%

초생활보장 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 등 빈곤층의 경우 중졸 이하가 각기

와 를 차지하여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79.6% 75.8% .

◦ 뿐만 아니라 가구주의 부모가 무학인 경우는 일반가구가 인데 비해23.8%

수급가구와 차상위 가구는 각각 로 높게 나타나 교육격차가63.2%, 64.6%

대물림됨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교육지원은 빈곤가구의 생계지원 차원뿐만 아니라 빈곤의 대물림

예방을 통해 미래의 빈곤층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현재 중 고등학생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게는 교육급여가 지급되･
며 차상위 가구의 경우 교육특례에 의해 실제소득에서 중 고등학생의 학비･
를 제한 금액이 지급됨.

◦ 급여내용은 학비 입학금 수업료 전액 연간 교과서대 만 천원 부교재( ) , 9 1 ,･
비 만 천원 학용품비 만 천원으로 구성됨3 2 , 4 5 .

◦ 년 현재 교육급여예산은 천 억원 적용대상자는 만 천명으로2009 1 105 , 20 6

수급자 대비 적용대상자 비율은 임13% .

❑ 학교급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빈곤가구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도교･ ･
육감 및 학교장이 선정하여 학기 중 평일 일 에 대해 급식비를 지원함(180 ) .

급식비 액수는 교육감이 자체 조정할 수 있음.

◦ 년 현재 학교급식비 지원예산은 천 억원이며 지원대상은 만명임2009 2 483 66 .

❑ 학교 급식이 없는 공휴일이나 방학 기간에는 지자체 사업인 결식아동 급

식을 국고로 한시 지원할 예정임.

◦ 학교 담임교사 통 리반장 등을 활용하여 결식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구, ㆍ ․
축하고 년 만 천명에서 년 만 천명으로 지원인원을 천2008 29 4 2009 45 4 160

명 확대 국고 억원 할 계( 421 ) 획이나 경제상황 악화시 최대 만 명까지 증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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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상됨 추가소요 억원.( 543 )

❑ 학비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학 원 생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등( )

록금 상당액을 융자 지원하고 그 이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

조함.

◦ 학자금 이자차액 보전종류 및 대상은 표 과 같음[ 13] .

◦ 한편 년도부터 약 만 천명의 기초생활수급가구 대학생을 대상으로2009 5 2

인당 연간 최대 만원의 장학금 지급이 시행되고 있음1 450 .

표[ 7 대학생 학자금 융자종류 및 대상 년] (2009 )

이자차액보전 예상 인원 지원대상

전액 만 천명7 9 기초수급자 소득 분위~ 2

4.0% 만 천명8 8 소득 분위3~5

1.5% 만 천명4 1 소득 분위6~7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경제위기가 심화될 경우 부도 실직 등에 따른 가정해체 현상이 급증하고,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아동보호를

위해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서비스 강화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함.

❑ 빈곤아동과 그 가족을 위해 복지보건보육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 ․
스타트 사업이 년 개 지역에서 년 개 지역으로 확대됨2008 32 2009 75 .

◦ 수혜아동 명 수준 명 으로 확대9,600 ('08) 22,500 ('09)→

❑ 지역아동센터 지원 개소 억 방과후아카데미 개소 억 등(2,788 , 611 ), (180 , 129 )

지역밀착형 서비스 확대를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방과 후 돌봄을 강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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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시설 기준에 비해 지원액이 제한된 관계로 종교시설

등 기존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장이 종교단체의 직책을 겸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동복지만을 전담하는 인원과 시설의 증가가 필요함.

❑ 가출 등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단위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보호기능 보강 및 아동 유기방임학대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서비· ·

스 기관수 년 년 개소 및 지원청소년 수 년 만명 년(’08 81 ’09 96 ) (’08 6 ’09→ →

만명 확대9 )

❑ 저소득 맞벌이부부와 한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긴급일시 아이·

돌보미 파견사업을 년 개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수혜가정을2008 65

만 천가구 년 에서 만 천가구 년 로 확대함2 8 (’08 ) 8 4 (’09 ) .

❑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보육료 지원 확대 및 양육수당·

신규 도입

◦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차상위 만명 에서 소득하위 이하 만명(39 ) 50% (61 )

까지 확대하고 양육수당은 차상위 세이하 육아시설 미이용 아동 대상 월1 (

만원 만명 에게 신규지급함10 , 11 ) .

긴급지원5.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

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선지원후처리함으로써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화, ,․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년도부터 도입되었음2006 .

❑ 긴급지원의 주요 위기사유는 아래와 같음.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때, ,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성폭력 등을 당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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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년도에는 휴폐업이 한시적으로 위기사유에 추가됨2009 · .

◦ 종합소득금액이 만원2,400 이하인 영세자영업자의 휴폐업이 위기사유에·

추가됨.

◦ 지원기간 한시지원: ‘09.1.~‘09.12( )

❑ 소득 및 재산기준 등의 지원자격도 완화되었음.

◦ 소득 최저생계비 이하 인가구 기준 만원: 150% (4 : 190 )

◦ 재산기준 대도시 만원 전년대비 만원 증가 중소도시: 13,500 ( 4,000 ), 8,500

만원 전년대비 만원 증가 농어촌 만원( 750 ), 7,250

❑ 지원 실적은 년도 가구 백만원에서 년도 가2006 19,487 17987 2007 24,932

구 백만원으로 늘었으며 년 월 현재 가구에 백30381 2008 10 21,724 26162

만원이 지원되었음.

◦ 년도 지원예산은 백만원임2009 51,532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표[ 8 긴급지원 주요 내용]

생계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개월 생계유지비, 1ｏ

최저생계비의 수준100%
만원127

인기준(4 )
회4

의료

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ｏ

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300 ( 및비급여항목)
만원 이내300 회2

주거

지원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ｏ ․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원칙적으로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급

의료 만원31
중소도시( ,
인기준4 )

회4

사회복지시

설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ｏ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개월 현금급여1※

수준이 상한

만원106
인기준(4 )

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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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내 현장 확인 후 신속한 지원결정을 위해 전국적인 긴급지원 체계가1

가동될 예정임.

◦ 읍면동 지역은 공무원 통리반장으로 현장기동반 구축하여 독거노인영, ·「 」

세자영업자차상위계층 등 관내 빈곤위험계층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지원·

대상자를 발굴보호하고 시군구 지역은 긴급복지지원단 을 설치하여 위, 「 」․
기가구 발생시 긴급복지지원결정

◦ 지자체 채용예정인 행정인턴 중 명을 복지업무 보조인력으로 읍면동3,500

에 배치

❑ 긴급복지지원은 년 한시법으로 도입된 이래로 의료지원 등에 그 성과2006

를 거두었으므로 향후 제도화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 실적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주거지원 등은 보완의 필요성이 있음.

◦ 빈곤위험계층의 주소득자가 급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노동력을 상실하는

경우에 긴급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료지원이 가장 크게 나타남.

◦ 그러나 주거지원은 건에 불과해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긴급179

지원이 위기상황 극복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년도 보건복지2008

가족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주거지원의 경우 부족하다 가 로서“ ” 67.7%

타 지원에 비해 만족도가 가장 낮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주택바우처 사업과 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9 년도 긴급지원 집행 내역 월 기준] 2008 (10 )

단위 건 명 백만원( : , , )

구 분 계 생 계 의 료 주 거 시설이용 장제비등

예산 37,754 3,274 34,207 87 11 175

지원건수 21,724 2,187 18,968 179 14 376

지원인원수 25,755 5430 18,968 418 70 869

실집행액 국비( ) 26,162 1,756 24,090 194 6 116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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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시사점III.

❑ 외환위기 당시 실업자 급증 가정해체 빈부격차의 심화 등을 경험한 우리, ,

나라로서는 경제위기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 아직 실물경제의 침체가 고용 및 소득에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지는 않고

있으나 외환위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구조조정과 중소기업 부도 등이

가시화되면 소득 감소 및 빈곤층 증가 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가능성이 있

음.

❑ 그러나 현재의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제대로 반영

하지 않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의 증가 가능성 등에 대한 대비가 상당

히 미흡하므로 위기 상황을 반영한 정책 및 예산 운용안의 필요성이 있음.

❑ 주거지원 부문에서는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보급 확대가 바람직하나

임대주택 재고가 충분치 않은 현 상황에서 우선 주거가 불안정한 빈곤층

월세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주택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경

감하고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음.

❑ 지속된 경기침체로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방치된 저소득취약계층이 사회문

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실직자 영세상인 농어민 등 경제적 취약계층, , ,

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

◦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빈곤층의 실태를 파악하여 의료급여 편입 및 차상위 계층 지원 등의 방안

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제위기가 심화될 경우 부도 실직 등에 따른 가정해체 현상이 급증하고,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아동보호를

위한 공공부문의 서비스 강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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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적으로 도입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빈곤층을 긴급 지원함으로써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

화 방지 등에 도움을 주었으므로 향후 제도화가 필요하며 주거지원 부문

은 주택바우처 사업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등 모든 급여를 받으나 소득인,

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면 아무런 급여를 받지 못하는 현행 통합급여체

계로 인하여 복지의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으므로 욕구범주별 인구집단,

별 정책 표적 집단을 달리하여 각각의 대상에 적절한 개별급여가 가능하

도록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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